
[취재요청서]

문재인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규탄 기자회견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다.

정규직 전환 탈락 학교비정규직 속출!

상시지속업무인 초단시간노동자(돌봄, 배식, 방과후 실무, 사서 등),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

사 등 대거 전환제외,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 학교비정규직 8만명 해고대란 위기!  정규직전환율 2% 불과!

1. 개요

 ■ 일시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 주최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주최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 기자회견 개최 취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학교현장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실태 증언

  - 초단시간 노동자(돌봄전담사), 운동부지도자 등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단)

2. 취지

1)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작년까지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

환은 전체대상 8만 2천여명 중 2천여명으로 전환율은 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 현황>                               

직종
대상인원 2017년 

전환목표

2017년 전환결과

기간제 파견용역 계 인원 전환율

합계 246,000 170,000 416,000 74,114 61,708 15%
중앙부처 21,000 16,000 37,000 11,835 13,752 37%
자치단체 71,000 13,000 84,000 11,026 8,833 11%
공공기관 47,000 105,000 152,000 37,736 34,748 23%

지방공기업 11,000 7,000 18,000 2,918 1,937 11%
교육기관 96,000 29,000 125,000 10,599 2,438 2%

                                                             - 노동부 자료 재구성 

2)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막바지 진행 중이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정부



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운동부 지도자 등에 대한 제외입장을 고집하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 ‘해고심의위원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3) 특히, 전환제외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결

정을 하고 있어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해고 대란, 고용불안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해서 제

로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5) 이에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역행하는 시

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분야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진행 중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

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에서 대량해고

의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연락 :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10-5358-2260)


